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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문재인케어 폐지로 국민의료비 폭탄!
윤 기 찬 연구위원(보건학 박사)

《 요 약 》

■ 문재인케어의 성과
 m (주요 내용)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64.5% 달성(1.8% 상승)
  - 의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50% 감소,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대 53만원 인하, 연간 의료비 9조 2천억 경감

■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m (역주행) 文케어 폐지, 국립중앙의료원 병상규모 축소(1,050→760), 국민건강보험법 국고지원 

일몰(2022.12.31.), 소아지원 외 전무한 의료약자 지원, MRI·과다이용자 등 본인부담금 급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m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차별화
  - 5565세는 만성질환 급여 확대, Z+α세대는 치과 치료 보장 확대 등으로 맞춤형 급여 제공
 m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 치료적 비급여(기준, 등재)에 대한 급여등재를 실시하여 보장률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 축소
 m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성 강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공공의료기관 비율 5.7%에 불과, 의료취약 지역주민 의료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이용 편의성 개선 필요
 m 건강보험 보장항목 제설계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세대·소득·지역별 의료비 지출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보장항목 재설계

■ 민주당의 보장성 지원방안
 m ① 보편적 건강보장(UHC) 시범사업 실시 및 법제화
  - 보편적 건강보장 시범사업 실시하고, UHC 법제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보장
 m ② 치료적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및 본인부담률 상한금액 점진적 축소
  - 검사료·영상진단·제증명수수료 등의 급여화, 신포괄수가 확대, 실손보험 연계 통한 본인부담 감소
 m ③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공공병원 11개소 신축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 지방의료원(34→45개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공공의과대학 설립 구직난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m ④ 국민건강보험 상 국고지원 강화 및 주치의 제도 도입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된 국고지원 규정을 복원, 과잉진료 방지대책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 키워드: 文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보편적 건강보장(UHC), 공공의료, 비급여의 급여화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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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케어의 성과

 m 文케어의 주요내용
  - (추진목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통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 목표
  - (주요내용) ① 환자부담이 큰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의 문제 단계적 해결, ② 소득수준 비례 

본인부담 상한제 적정관리, ③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④ 재난
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등

 m 文케어의 주요성과
  -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보장률 2017년 64.1%에서 2021년 69.5%로 급상승
  - (의료비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5~20%, 노인 중증치매 10~50%, 틀니·

임플란트 20%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 효과
  - (의료안전망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1분위 42만원, 2~3분위 53만원, 4~5분위 45만원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 확대 등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의료비 경감효과) 2018년부터 3년 간 약 3,700만 명 대상 9조 2,000억원 원의 의료비 경감

2. 윤석열정부의 역주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m (文케어폐지) 2022년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통해 文케어로 인한 보험료 인
상, 재정적자, MRI 남용, 과다 의료이용자 등의 문제로 폐기 주장

  - (실상) 2022년 보험료 상승폭 감소(1.89%), 2021년 건강보험 2조 8,229억 순이익, 적립금 
23조 4,181억 증가, MRI·초음파 검사비 국민부담 1조 3,857억 감소

 m (공공의료축소) 국립중앙의료원 병상규모 축소(1,050→760), 의료민영화 관련예산(약 250억) 
순증, 비급여와 민간보험을 연계(복지부 2023. 01. 10. 보도자료)

  - (실상) 2018년 현재 한국 공공의료 비중 5.37%(OECD 평균 53.6%),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
료인력 및 응급진료 접근성 불균형 심화

 m (국고지원일몰)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 보험료의 14%지원 규
정 일몰, 2023년 정부 국고보조금 10조 규모 폐지 시 해마다 건강보험료 18% 인상 불가피

  - (실상) 한국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비율 8.8%(2021년)로 민간보험제도 국가 미국의 17.8%의 절반
    ⦁ 2023년 3월 27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일몰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m (약자지원축소) 2023년 1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래 도약을 위
한 튼실한 복지국가”에서 보건의료 약자복지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소아의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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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상1) 후속조치로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서 어린이전문 진료 및 응급센터 각 
4개소 확충방안을 내놓았으나, 건강보험재정 충당 이외 정부의 지출계획은 없는 상태

  - (실상2)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서 약자의료에 대한 재정계획은 없으나, 바이오헬스 
육성 관련 민간투자는 제약 25조, 의료기기 10조 등 2027년까지 정부예산 37조 투입 예정

 m (보험지속성 약화) 202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이상소건 있을 건보적용 및 1일 2회 제한, 초음파 횟수 제한, 외국인 및 해
외 장기체류자 입국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인상 등 제시

  - (실상) 文케어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로 제시했던 MRI 이상소견 유무 관계없이 건보 적
용, 초음파 횟수 무제한,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20%에서 후퇴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의료약자에 대한 본인부담 대폭 가중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m 생애주기별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차별화
  - (5565세대) 2020년 통계청 기준 1955-1965년 출생 ‘5565’ 인구 869만 3,747명,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생애주기 상 소득보다 소비의 급격한 증가 및 고혈압·당뇨병·뇌혈관질환·
암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 5565 세대는 생애주기 특성상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여 적자상태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만성질환, 암 등의 폭발적 증가로 국가책임성 하에 건강보장성 확대가 필요

  - (Z+α세대) 향후 청년세대인 Z세대(1995-2009년), α세대(2010년 이후)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기이지만, 특정 급여인 치과 의료비 부담이 많은 세대(2022년 현재 14,146,764명)

    ⦁ 노인 대상 틀니·보철치료는 사후적 치료이지만, Z+α세대에게는 사전적 치료로 치과 치료비에 대
한 국가부담 감소 효과

    ⦁ 스웨덴의 경우 만 23세 이하 치과 무상치료, 경남 함안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치과의료비 지원

 m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 (진료비) 2021년 총진료비 약 111.1조, 보험자 부담금 71.6조, 비급여 진료비 17.3조 추정
  - (보장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도수치료·영양주사·제증명수수료·상급병실료 제외 

시 66.4% 등으로 2020년 OECD 평균 76.3%보다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상급종합(70.8%)과 의원(55.5%) 간 보장률 격차 심화, 도수치료·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

정체 등의 비급여 증가로 부담률 상승(보건복지부, 2023)
  - (대책) 文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70%)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HC) 개념 도입을 통해 치료적 비급여(기준, 등재)에 대한 급여 등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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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필요
    ⦁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 높은 치료, 재활 및 완화치료 등 공적 건강서비스 포함

▶ 기준비급여: 치료횟수, 치료기간, 적응증 등 급여기준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외에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
▶ 등재비급여: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나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항목
▶ 제도비급여: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의료적 서비스 항목
▶ 선택비급여: 진료목적이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 치료 이외 목적인 항목

 m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성 강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공공의료) 한국 사회보험 형태임에도 공공의료기관 비율 5.7%, 공공병상 수는 10%에 불과
    ⦁ 사회보험 형태의 프랑스 공공의료기관(100만명 당 20.3개소)의 1/5에 불과
  - (문제점) 민간의료기관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의 의료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 이용 등에 제한이 있어 공공의료 강화 필요
    ⦁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를 통해 의료민영화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예상
    ⦁ 실제로 2021년 공공의료기관 건강보험 보장률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음
  - (대책)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재난적 수준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도권보다 사망
률이 높은 편, 공공의료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

    ⦁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불가 인구비율 전국평균 13.8%이하는 9개 시도

 m 건강보험 보장항목 재설계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보험재정) 2021년 건강보험료 수입 69.2조, 국고보조비 9.6조, 지출액 76.6조로 재정건전성

인 높은 편이며, 특히 누적 적립금이 20.2조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험료수입 51.2 55.0 60.3 62.5 69.2

정부국고보조비 6.8 7.1 7.8 9.2 9.6

급여지출액 55.5 60.6 69.0 71.0 76.6

누적수지 20.8 20.6 17.8 17.4 20.2
 

  - (문제점)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경고와 달리 현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은 높으며, 오히
려 국고지원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몰로 인해 약 10조원의 국고보조가 폐지될 상황

    ⦁ 국고지원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몰로 발생하는 재정어려움은 文케어 목표와 달리 국민부담 가중
  - (대책) 세대별, 지역별, 소득별 의료비 지출특성에 맞도록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재설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향후 발생될 비용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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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의 보장성 지원방안

 m 지원방안 ①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시범사업 실시 및 법제화
  - (UHC 시범사업)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세대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건강보장 시범사업 실시 (민주당 단체장 지자체 중심)
  - (타당성) 각 세대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함으로써, 향후 잠재적인 의료

급여 폭증을 대비 건강한 삶의 질 보장 가능
  -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명문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개인부담금 및 재난적 의료비 상한제 폐지로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소득 

10%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
  - (추계) 5565세대 및 Z+α 세대만을 대상으로 보장률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5565세대

와 Z+α세대는 전체 인구의 44.3%를 차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6년 간 소요재정 30조 6,164억 원으로 추계 가능

    ⦁ 6년 소요재정 추계(30조 6,164억)를 5565세대, Z+α세대의 총인구 대비 비율 44.3%로 나누면 6
년간 13조 5,630억 원이 소요예정이며, 연간 2조, 2,695억 원 추가재정 투입 필요 (Z+α 세대의 
경우 치과 치료만 급여에 포함)

  - (윤리적 규제)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장비(MRI 등)에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금 상향 조치 등 윤리적 규제 필요

 m 지원방안 ② 치료적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 및 본인부담률 상한금액 점진적 축소
  - (치료급여 확대) 현재 비급여 항목 중 미용·성형 목적의 선택적 비급여를 제외하고 검사료, 영

상진단, 제증명 수수료 등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요인 제거
    ⦁ 캐나다의 경우 보건정보원에서 비급여 평균 진료비 공개, 독일의 경우 비급여 사전승인제도 운영
    ⦁ 신의료기술 진입에 따른 비급여 확대방지를 위해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적용방안 마련 필요
  - (신포괄수가제도)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와 달리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을 묶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 감소시키는 효과

    ⦁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를 통해 본인부담률 상한금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의료비 부담해소
  - (실손보험 인하효과) 치료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켜 실손보험

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 감소, 결국 보험료 인하를 통해 가입자 부담 감소 효과

 m 지원방안 ③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11개소 확충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 (공공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34개소(2022년)에서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에 11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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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 2021년 민주당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개소 건립비용은 5년간 총 2,483억 원이며, 11개소 신축 시 2조 7,313억 원
으로 연평균 5,4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대도시 인근 또는 기존 의료원 소재 지역 제외)

    ⦁ 국가재정법 제38조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
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재

지방의료원
소요

의료원 수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 1개소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2개소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 2개소

전라북도
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1개소(진안) 1개소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1개소(강진) 1개소

경상북도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고령군
× 2개소

경상남도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고성군, 창녕군

× 2개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 대도시 인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
없음 × ×

  - (공공의과대학) 지방의료원의 응급의 또는 전문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신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년)’ 수정·보완 추진동력 확보(김성주 외 21)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의료대학 건축(a) 16 161 161 - - - - 338 48

의료대학 운영(b) 4 7 51 178 216 220 265 940 134 

학생 지원(c) - - - 5 11 17 24 56 8  

합계(a+b+c) 19 168  212  183  227 237  289  1,334 191  

 m 지원방안 ④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지원 강화 및 주치의 제도 실시
  - (국고지원확대) 2022년 12월 말로 일몰된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복원 및

현재 14% 수준의 국고보조비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를 통해 文케어 실현
    ⦁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 비율은 프랑스 62.4%에 비해 1/4 수준 불과(2020년 기준)
  - (주치의제도)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 또한 외

래진료에 대한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 동네 1차 의원에 전담의사를 
지정하여 만성질환자의 관리 및 3차병원 이용 억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축소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등 본인부담률 상승요인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https://namu.wiki/w/%EA%B0%95%EC%9B%90%EB%8F%84
https://namu.wiki/w/%EC%B6%A9%EC%B2%AD%EB%B6%81%EB%8F%84
https://namu.wiki/w/%EC%B6%A9%EC%B2%AD%EB%82%A8%EB%8F%84
https://namu.wiki/w/%EC%A0%84%EB%9D%BC%EB%B6%81%EB%8F%84
https://namu.wiki/w/%EC%A0%84%EB%9D%BC%EB%82%A8%EB%8F%84
https://namu.wiki/w/%EA%B2%BD%EC%83%81%EB%B6%81%EB%8F%84
https://namu.wiki/w/%EA%B2%BD%EC%83%81%EB%82%A8%EB%8F%84
https://namu.wiki/w/%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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